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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주가구증가분 42.6%가 임차가구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아파트 임차 가구 2005년 대비 65.7만 가구 증가 -

■ 아파트 거주 일반 가구, 2005∼10년 간 154만 가구 증가

•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816.9만 가구로 2005년

의 662.9만 가구에 비하여 154만 가구(23.2%↑)가 증가

- 수도권은 2010년에 399.3만 가구로, 2005년 대비 75.2만 가구(23.2%↑) 증가

- 지방은 2010년에 417.6만 가구로, 2005년 대비 78.8만 가구(23.3%↑) 증가

• 전국 자가 가구는 2010년에 518.2만 가구로, 2005년 대비 88.4만 가구(20.6%↑)가 증가

- 수도권은 2010년에 240.0만 가구로, 2005년 대비 26.8만 가구(12.6%↑) 증가

- 지방은 2010년에 278.3만 가구로, 2005년 대비 61.6만 가구(28.4%↑) 증가

• 전국 차가 가구는 2010년에 298.7만 가구로, 2005년 대비 65.7만 가구(28.2%↑)가 증가

- 수도권은 2010년에 159.3만 가구로, 2005년 대비 48.4만 가구(43.7%↑) 증가

- 지방은 2010년에 139.3만 가구로, 2005년 대비 17.2만 가구(14.1%↑) 증가

구분
일반 가구 자가 가구 차가 가구

2010년 2005년 증감 2010년 2005년 증감 2010년 2005년 증감

전국 8,169,349 6,628,993 1,540,356 5,182,211 4,298,428 883,783 2,987,138 2,330,565 656,573

수도권 3,993,377 3,241,334 752,043 2,399,525 2,131,933 267,592 1,593,852 1,109,401 484,451

지방 4,175,972 3,387,659 788,313 2,782,686 2,166,495 616,191 1,393,286 1,221,164 172,122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 임차 가구 비중 증가

• 2010년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63.4%, 차가 36.6%를 보이며,

2005년 조사보다 차가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 수도권 아파트 거주 가구는 자가 60.1%, 차가 39.9%로 2005년 조사 당시보다 차가의



경제 동향

건설동향브리핑․ 3

비중이 5%p 이상 증가함.

- 지방 아파트 거주 가구는 자가 66.6%, 차가 33.4%로, 2005년 조사보다 자가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 한편, 2005～10년 간 증가한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154만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거주 가구가 57.4%, 차가 거주 가구가 42.6%로 조사됨.

- 수도권은 자가 35.6%, 차가 64.4%로 5년 동안 증가한 가구의 60% 이상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지방은 자가 78.2%, 차가 21.8%로 자가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

구분
전국 수도권 지방

자가 차가 자가 차가 자가 차가

2010 63.4 36.6 60.1 39.9 66.6 33.4

2005 64.8 35.2 65.8 34.2 64.0 36.0

증가분 57.4 42.6 35.6 64.4 78.2 21.8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 점유 형태별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 임대차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모델 개발 필요

• 2000～05년 간에는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 증가분의 75% 이상이 자가였으나, 2005～10

년 간에는 57%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 수요자의 주택 구입 결정에 변화가 나타남.

- 특히, 수도권은 증가한 가구의 60% 이상이 차가 가구로 급격한 변화를 보임.

- 또한, 주택 구입에 있어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이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건설업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과거에는 분양만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임대도 감안한 사업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면 한 단지 내에서 분양과 임대를 일정 비율로 혼재시키거나, 수도권은 임대

중심, 반면 지방은 분양 중심 등과 같은 주택 사업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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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설기업 경영 전략 방향 점검
- 전략의 키워드 : ‘포트폴리오 전환 역량․Cash Cow 확보․자금 조달력’ -

■ 건설 경기 큰 폭 상승 기대 어려워

• 2012년 말부터 계속된 경기 수정 전망은 우리나라의 2013년도 경기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임. 건설 경기도 금년도 하반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어려울 전망

- 2012년 하반기 초반에 3.4%대로 언급되던 경기 전망치가 2012년 말에 가서는 3%대

이하로 떨어져 2.7～8%대로 하락함.

- 연초미국의재정절벽에대한리스크가어느정도해소되고, 유럽도안정화기조를찾아

간다는다소긍정적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단기간 내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 건설 수주는 약 110조 3,00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0.8% 감소할 것으로 예측. 민간 부문은 전년 대비 약 2.9% 하락한

74조원, 공공 부문은 약 3.7% 증가한 36조 3,000억원 예상

- 민간 부문은 기대했던 주택 부문이 전년 대비 오히려 4.7% 정도 감소한 30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됨. 공공 부문은 2013년 SOC 예산의 증가로 전년 대비 3.7% 증가 예상

■ 포트폴리오 전환 역량․Cash Cow 확보․자금 조달력은 여전히 유효한 키워드

• 2012년 말,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방향에 따라 사업 부문별 조직이나 인력 구조를

조정. 향후 기업이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에 맞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임.

- 이미 IMF 때 경험한 바와 같이 주택이나 건축 부문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

거나 최악의 경우 인력 감축을 추진함. 직종별로는 국내 영업직을 강화하고, 해외건설

인력을 확보하는 등 먹거리 확보를 위해 조직 및 인력 전환 시도

• 2012년의 건설업 수익률이 최악의 상황에 이름. 기존의 수익원(Cash Cow)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원 찾기 및 수익원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됨.

- 2011년에 이어 2012년도 건설업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2012년 3/4분기 상위 6개

건설업체의 경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비 20.6%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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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사와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건설업체의 경우 매출 확보 및 수익 창출의 한계로

건설업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대됨.

• 한편,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 가능성 여부가 개별 기업의 금년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임.

- 부동산 PF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정책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므로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경우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도

건설업체들의 사업 자금 확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새 정부의 정책 변화 신속한 파악 필요, 특히 입․낙찰 및 부동산 제도 변화에 주시해야

• 정부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경영 환경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새 정부의 정책 기

조와 건설업을 둘러싼 제도 변화의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정책및제도의변화는건설업체들에게기회와위협을가져오는직접적동인이 됨.

• 2013년 공공공사 입․낙찰은 ‘기술력’이 좌우할 것이며, 민간 부문은 선별 수주와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확대를 통한 수익원 다각화에 대한 고민 필요

- 턴키 제도에 대한 시민 단체의 지속적인 비판과 최저가낙찰제도에 기인하여 속출되는

업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하

에 정부는 ‘기술 제안형 입찰 제도’라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음. 2013년에는 다양한 방

식의 기술 제안형 입찰 방식의 확대가 예상됨.

- 최저가낙찰제도를대체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도가 검토되는 한편, 최저가낙찰제도의

경우에도 최저가 심사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

는 기업의 배제, 기초 금액 산정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예상

- 민간 분양 사업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고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분양성을 최우선으로 한 선별 수주 필요. 리모델링의 경우 시

범 사업을 통한 확대 가능성 검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관리(Asset Manage-

ment) 등 지속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한 방향 검토 요망



정책․경영

동향

․건설동향브리핑6

한국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 국회 입법조사처․대한토목학회 공동 정책 토론회에서 발췌 -

■ 공동 토론회 개최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건설산업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 있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거대 담론식의 주제를 발제 및 토론

• 2012년 12월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2가지 주

제를 발표했음. 구체적인 제도보다 정책 방향과 기본법 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 제1주제 : 한국 건설산업 재창조를 위한 정책 혁신(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제)

- 제2주제 :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혁신 전략(대한토목학회 발제)

■ 전환기에 들어선 국내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

•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조차 자국

의 정책과 제도를 글로벌화로 변화시켜 가고 있음.

• 인구 구조와 지구 환경의 변화, 국제 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설 기술이라

는 울타리의 높이도 점차 낮아지면서 융합 기술의 등장 및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임.

- 건설이라는 울타리를 가능한 한 조기에 걷어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헌법 제3조와 「국토기본법」상의 국토 정의가 다르고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국토기

본법」조차 개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에 도달

•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단기간 내 대량 물량 공급시장은 양적 충족 미달에

도 불구, 새로운 수요인 복지와 국민 행복 추구와 경쟁해야 할 단계에 와 있음.

•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 재해의 발생 빈도와 크기의 증가, 교량이나 터널 등 기반 시설

의 노후화, 가스와 전력․통신 지하 관로 등의 노후화로 도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

- 2012년 현재 도시 인구의 비중이 91% 이상이며, 1970년 대비 2000년도의 자연 재해

피해액은 3배에 달함. 도시 재해 피해는 시간 경과에 따라 크기도 증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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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 제도, 건설산업, 개발 중심의 「국토기본법」 등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혁신해야 할 단계에 도달

■ 선진국들의 건설 경제 인식 재조명

• 미국․영국 등 :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촉매의 역할로 건설 투자를 지목

• 싱가포르 : 마리나베이 리조트의 건설을 통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각인시킴과 동시에

국제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가의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음.

• 일본은 2012년 12월 2일 사사고터널 붕괴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국가 기반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연간 130조∼26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 건설 재창조를 위한 정책 혁신의 5가지 방향

•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 재편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 제시

- 요구(Input)와 평가(Output)는 국가의 기본 역할, 시행(Process)은 시장의 역할

• 건설과 플랜트, 전기 공사 등 공종별 분산, 설계 엔지니어링과 시공 등 단계별 분산, 업

종․업역의 배타적 울타리 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건설산업통합법」의 제정을 제시

- 학교 BTL 사업 관련 법이 7개 부처 44개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예시

• 공공공사의 발주 및 계약제도(거래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도록 단일거래법으로 통합시

키고 발주자의 재량권 보장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

•「국가재정법」의개정을통해공공재정여력소진을대체할민간자본의유치촉진제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2012년 2월에 제시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예시

•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역할 재배치 및 도시 공간 활용 계획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 ‘한반도 거대 계획(Grand Plan)’의 수립과 헌법 제3조와 「국토기본

법」의 국토 정의, 즉 한반도에 대한 영토 일치를 주문함.



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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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건설 통계 분석*

- 2011년도 EU, 미국, 일본 건설업 주요 통계 비교 -

■ 주요 국가별 건설 매출 규모

• 2011년 건설 총 매출 규모는 미국 5,680억 유로, 일본 6,530억 유로, EU(유럽연합) 27개

국 1조 2,080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음. EU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2,560억 유로, 프랑스

1,690억 유로, 영국 1,420억 유로 순으로 조사됨.

- EU 27개국의 총 건설 매출액은 2011년 EU 국내총생산(GDP)의 9.6% 수준임.

<국가별 건설 매출>
(단위 : 10억 유로)

국가 미국 일본 EU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건설 매출 568 653 1,208 45 38 41


<EU 27개 국가별 건설 매출>

(단위 : 10억 유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
리아

네덜
란드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오스
트리아 덴마크 체코

256 169 142 137 136 57 47 46 38 30 29 26 19

포르
투칼 그리스

루마
니아

아일
랜드

불가
리아 헝가리

슬로
바키아

룩셈
부르크

라트
비아

키프
로스

리투
아니아

슬로
베니아

에스
토니아 몰타

16 10 9 9 6 6 5 4 3 2 2 2 2 0.5

자료 :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European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FIEC).

■ 건설 고용 규모

• 건설 고용의 경우 미국 550만 4,000명, 일본 473만 명, 그리고 EU 27개국이 1,459만

9,000명을 기록. EU 국가 중에서는 독일 242만 8,000명, 영국 218만 1,000명, 이탈리아

184만 7,000명 순으로 조사됨.

- EU 27개국의 총 건설 고용 규모는 2011년 유럽 전체 총고용 인구의 7% 수준임. 이는

유럽 전체 산업 분야 고용의 30.7%로 산업별 고용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임.

* 본고는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European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FIEC)가 EU 27개국의 건설산업 활동을 조사하여

2012년 6월에 발표한 주요 건설 지표를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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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고용 규모>
(단위 : 1,000명)

국가 미국 일본 EU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건설 고용 5,504 4,730 14,599 301 1,676 191


<EU 27개 국가별 고용 규모>

(단위 : 1,000명)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
리아

네덜
란드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오스
트리아 덴마크 체코

2,428 1,753 2,181 1,393 1,847 441 875 312 280 188 261 146 447

포르
투갈 그리스

루마
니아

아일
랜드

불가
리아 헝가리

슬로
바키아

룩셈
부르크

라트
비아

키프
로스

리투
아니아

슬로
베니아

에스
토니아 몰타

440 242 339 108 203 245 140 38 46 37 94 67 37 11

자료 :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FIEC)

■ 건설업체 수

• EU 27개국의 건설업체 수는 310만 5,000개이며, 업체 수 순위는 이탈리아 56만 3,000

개, 스페인 48만 7,000개, 독일 39만 개 순임. 비EU 국가로는 터키 20만 개, 노르웨이 5

만 개 등으로 조사됨.

- EU의총건설업체수중종업원 20명이하의중소기업이 95%, 그중 10명이하가 93%임.

<국가별 건설업체 수>
(단위 : 1,000개 사)

국가 EU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업체 수 3,105 38 200 50


<EU 27개 국가별 건설업체 수>

(단위 : 1,000개 사)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
리아

네덜
란드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오스
트리아 덴마크 체코

390 355 209 487 563 112 160 77 84 42 27 30 220

포르
투갈 그리스

루마
니아

아일
랜드

불가
리아 헝가리

슬로
바키아

룩셈
부르크

라트
비아

키프
로스

리투
아니아

슬로
베니아

에스
토니아 몰타

61 95 25 10 21 98 3 2 3 3 3 15 4 6

자료 :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FIEC)

■ EU 건설산업의 공종별 비중

공종 토목
건축

주택 개량, 유지․보수
주택(신규) 비주거용

비중(%) 22 19 33 26

주 : 1) 토목 :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콘크리트 구조물, 특수 기초, 전기, 상수도, 하수 처리, 해상 및 하천(강) 공사

2)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공공주택

3) 비주거용 : 사무실, 병원, 호텔, 학교, 산업용 건물

자료 :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F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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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7

주거복지포럼
∙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회 주관, 향후 주거복지포럼의 운영 방안 및 사
업 추진 계획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경기도 주택도시국
∙ 경기도청 주택도시국 주관, 주택정책심의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
장 참여
- ‘2020 경기도 주택 종합 계획 최종안’ 심의

1. 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초고층 건축물 층별 효용 가치 평가 및 제도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관
련 자문

1. 9

서울시
∙ 서울시 자산관리과 주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석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북부지원 재산 활용 계획 검토

조달청
∙ 조달청 주관, 공사계약제도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
원 참여

서울시
∙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1. 10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장관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2013년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여러 종류의 간행

물을 발간하고 있음. 이에 연구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

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 중임.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정기 간행물 등과 수시

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법인 회원 20만원/연,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만원/연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예정

• 연구원은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시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수행할 계획임.

- 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편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리뉴얼을 실시하여 4월 중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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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조화, 균형’의 삼박자를 갖춘 주택 정책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닥쳐 올 미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마련이다. 우리네 삶이

경기 침체의 기나긴 그늘로 덮이고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지금, 그 마음이 더

욱 간절할 것이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대내․외 경기 침체의 악재와 함께 지속적인 집값 하락, 거래 실

종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게다가 집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집

이 없는 이들은 전․월세 급등으로 기존의 삶의 터전을 등져야 하는 그야말로 대란(大亂)

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뉴타운 구역 해제와 매몰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근본적 해법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편안한 주생활 확보는커녕 고통만이 가

중될 우려가 크다. 그동안의 주택 정책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속

엔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 관계를 앞세운 여야 정치권의 얄팍하고 복잡한 셈법에 기

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의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와 흐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소가 강하게 녹아 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택 정책이 큰 변화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 스마트한 주택 정책도 이를 감안하여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격의 흐름에 과도

하다고 할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자제하여 주택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법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주택’의 보유가 도

덕적 잣대로 난도질당하는 그릇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새 정부의 역할 및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 관계를 앞세우기보다 ‘소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정책 수단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되, 서민과 중산층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잡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주경제, 2012. 12. 4>


